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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회예산정책처장 조의섭입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 자리를 빛내주신 김진표 국회의장님, 황윤재 한국경제학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정책현안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주실 이철인 한국재정학회장님

발제해주실 진익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장님과,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토론에 참석해주신 류덕현 중앙대학교 교수님, 

박명호 홍익대학교 교수님, 홍경식 한국은행 통화정책국장님,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님, 

박호정 고려대학교 교수님과이 자리를 찾아주신 정부 부처, 

국회 및 학계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경제 발전을 이루어내는 고도성장을 하였습니다.

1970년대 우리 GDP는 30억 불에 불과하였지만, 2022년말 우리 GDP는 1.7조 달러에 

이릅니다.

개 회 사

국회예산정책처장  조  의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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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우리 경제의 상황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의 후퇴로 인하여 수출액이 전년동월대비 12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원자재 가격 및 환율 상승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우리나라 경제 전반의 활력 저하로 인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경제의 현재 상황과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우리 경제가 나아갈 길을 제시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는 학계, 금융당국, 기업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셨습니다.

오늘 이 정책현안 토론회가 우리나라 경제의 회복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정책현안 토론회에 참석하여 주신 김진표 의장님과 

참석하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3.�11.�1.�

 국회예산정책처장  조  의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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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김  진  표

격 려 사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김진표입니다.

<한국경제 진단과 대응 전략> 정책 현안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참으로 엄중합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세계 경제 분절화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큽니다. 

유럽과 중동에서 벌어진 전쟁도 큰 악재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1.4%로 예측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1%로 전망했습니다. 

OECD는 우리나라 내년 잠재성장률을 1.7%로 추정했습니다.

잠재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출생률 0.7명의 저출생 위기는 충격적입니다.   

오늘 정책토론회는 어두운 경제 현실을 극복하고 단기위기에 대응하면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미래 전략을 고민해보자는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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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재정정책은 눈앞의 숫자만 보지 말고 국제경제의 큰 흐름을 주시하며

우리와 경쟁하는 나라의 상황까지 살피면서 추진해야 합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만 절대적 재정기준에 얽매여서 재정의 역할을 축소해버리면 

우리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전세계가 과학기술 패권경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우수인재와 자본유치가 시급합니다. 

특히 탈중국화에 따른 기술인력과 투자자본을 국내로 집중유치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미 세계 주요 국가들은 첨단기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인력과 

다국적 기업 유치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의 ‘국가전략특구’, 영국 런던의 ‘Tech City’, 

프랑스 파리 ‘Le Grand Paris’ 가 그 사례입니다.    

이러한 국제경제의 흐름을 선도해야만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많은 경제전문가들도 날로 격렬해지는 글로벌 경제전쟁에서

최종 승자는 첨단기술 벤처·스타트업 강국이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역시 오래전부터 과학기술 벤처·스타트업이 

우리 경제의 미래라는 확고한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벤처·스타트업이 처한 경영현실은 녹록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유니콘기업이 수백개에 달하는 미국, 중국, 인도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턱없이 적습니다. 

기업가치 천억달러를 넘어선 미국의 스페이스엑스, 

1400억달러를 자랑하는 중국의 바이트댄스가 모두 유니콘기업입니다. 

한국의 경우 벤처·스타트업 창업 숫자는 많지만 

죽음의 계곡을 넘는 기업이 극히 적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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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해법은 금융혁신과 M&A 활성화에 있습니다.  

금융혁신으로 기존 정책자금 위주의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의 모험자본이 벤처·스타트업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융자에서 투자로 패러다임을 일대 전환해서      

벤처창업 생태계를 완전히 바꾸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관건은 과학기술 인재양성입니다.   

저는 지난 7월 이스라엘의 국방과학기술 전문장교 육성 제도인 탈피오트에 착안해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인구절벽이 현실화하면서 우리 군의 과학군·기술군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입대 단계에서부터 우수한 인재를 선발해 

국방과학기술 분야의 인적자원으로 집중 육성하는 법안입니다. 

군복무를 마치면 이스라엘 탈피오트처럼 과학기술 인재들이 

국가 전체의 기술혁신과 벤처 창업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보와 과학기술산업을 접목해 과학기술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세밀하게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지혜로운 대안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23.�11.�1.�

 국회의장  김  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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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진단과 위험요인

진          익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장

발  제

정 책 현 안 
토 론 회

한국경제 진단과 대응전략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2 0 주 년





15 발제 _ 한국경제 진단과 위험요인 |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장    진  익 

2023. 11. 01. 

한국경제 진단과 위험요인 
국회예산정책처  정책현안  토론회 

본 발제자료는 2023년 10월 5일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 시리즈」 내용을 토대로 작성 

일부 내용은 추가 분석 후 2024년 1월 「2024년 경제 현안 분석」 내용에 포함될 예정   

기획·조정    

작성   

지원 

진  익 국장 

진  익 국장, 최영일 ‧ 허가형 과장, 김경수 ‧ 박승호 ‧ 박선우 ‧ 김윤희 ‧ 이소연 분석관 

박혜림 행정실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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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2023~2027 경제전망 국내총생산 

5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2027년 기간 중 한국경제가 연평균 2.2% 성장할 것으로 전망 

 실질GDP 성장률은 2023년을 저점으로 하여 장기 균형수준으로 점차 회복해 갈 것으로 보임 

 실질GDP 성장경로는 코로나의 상흔효과(scarring effect)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 위험 존재  

실질GDP 성장률 전망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10월), 한국은행(8월), 기획재정부(8월), KDI(8월) 

1.1  2.0  1.4  2.2  1.4  2.4  1.5  2.3  

2023 2024
NABO BOK MOEF KDI

실질GDP 성장 경로 (2023~2027년)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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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자본 기타 경제성장률 

I. 2023~2027 경제전망 

6 

공급측면 성장기여도 수요측면 성장기여도 

* 주: 수입은 민간수요, 정부수요, 대외수요(수출) 사이의 비중에 따라 각 항목에서 차감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 주: 노동=취업자수×노동시간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2023~2027년 기간 중 대외수요[수요]와 생산성[공급]의 성장기여도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전망 

 수요측면에서 살펴 본 동 기간 중 성장기여도의 상대적 크기는 대외수요, 민간수요, 정부수요 순 

 공급측면에서 본 성장기여도의 크기는 생산성, 자본, 노동 순; 노동의 경우 음(-)의 성장기여도가 지속될 수 있음 

수요 & 공급 

(%, %p)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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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2023~2027 경제전망 

7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2023~2027년 기간 중 서비스업[산업]과 피용자보수[분배]의 성장기여도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전망 

 내수 회복에 따른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대외수요 확대에 따른 제조업 회복력에 대한 불확실성 존재 

 피용자보수의 증가 속도가 고용 증가 속도에 미치지 못할 위험; 노동 생산성 개선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은 상황 

산업 & 분배 

(%, %p) 

정책 개입 필요한 상황인가?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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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정책 개입 필요한 상황인가? 

9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성장 경로 

 향후 성장경로는 생산성 둔화, 노동 공급 위축, 소득 개선 지연 등에 따라 큰 폭으로 변경될 수 있음 

 재정지출 효과 파급경로(민간수요와의 관계, 이자율과의 관계, 이전소득 효과, 생산요소에 미치는 영향) 약화 위험 

향후 성장경로 (잠정) 국민경제 시스템 구성도 (잠정) 

정부 
자산부채 

대외 
수요 

재정 
수입 수요 

생산성 

노동 

인구 

자본 

수입 
총 

수요 

민간
수요 

이전 
소득 

저축 
정부 
수요 

민간 
자산부채 

이 자  율 

공급 국내 
총생산 

1 

국내 
총생산 

0 

처분가능 
소득 

재정 
지출 

탄소 
배출량 

에너지 

실질GDP 
(천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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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4세인구/15세 이상 취업자수 변화율 

(%) 

II. 정책 개입 필요한 상황인가? 

10 

합계출산율 전망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면서 노동 공급 여력 약화 위험 증가 

 2022년 국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2018년부터 5년 연속 1.0명대 이하를 기록 

 생산연령인구는 2019년을 정점으로 감소; 취업자수 증가 속도가 둔화될 위험; 고령 취업자 비중 상승의 영향 불확실 

0.98 

0.92 

0.84 

0.81 

0.78 

0.75 0.74 
0.72 

0.7 0.69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출산율 전망 

공급: 노동 

취업자 증가율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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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정책 개입 필요한 상황인가? 

11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경로 주요 제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 & 생산자본스톡 비중 

* 주: 경로[A]는 2022년 기준 에너지원 구성이 유지된다고 가정 
           경로[B]는 에너지원 구성이 정부가 제시한 2030년 목표까지 선형으로 조성된다고 가정 
        경로[T]는 정부가 제시한 감축목표 경로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탄소중립 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기존 자본스톡 중 일부가 저탄소 자본으로 전환됨에 따라 자본 증가 둔화 위험 

 EU, 미국 등 주요국의 탄소무역장벽 도입으로 탄소중립 전환 역량이 주요 산업의 핵심 과제로 부상  

 탄소중립 전환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연계됨에 따라 국내 산업(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 수출경쟁력 약화 위험  

공급: 자본 

*주: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2022년 기준): 245.8백만톤   

      제조업 생산자본스톡(실질, 2021년 기준): 1,650조 원  

*자료: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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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공급: 생산성 

 외환위기 전후로 하위 경로에서 상위 경로로 전환, 현 경로의 개선 추세 둔화 위험 

 차세대 경로에서는 기존에 비해 보다 적은 수의 경제주체가 보다 많은 양의 수요-공급을 소화하는 상황일 것임  

 기존 경로에 대한 락인(lock-in) 효과의 크기에 따라 중장기 경로 전환 성공 확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  

 기존 경로에 의존하는 구성원을 포용하는 정책과 차세대 경로로의 혁신을 지향하는 정책의 합리적 조합 필요 

초기 정책 대응의 중장기 효과 시뮬레이션 (강화루프 가정) 총요소생산성 경로와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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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정책 개입 필요한 상황인가? 

13 

수요: 소득 

 가계의 소득여건 악화, 저축성향 증가 등으로 소비 여력이 제한됨에 따라 내수 회복세가 둔화될 위험 

 가계부문(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소득 중 근로소득의 성장기여도가 감소하고 이전소득 성장기여도는 증가  

 2020~2021년 양(+)의 순저축이 2022~2023년 소비로 소진된 이후, (평균)저축성향이 증가될 가능성 높음   

가계부문 소득 항목별 기여도 

* 자료: 한국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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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처분가능소득 전망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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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저축    명목최종소비지출 국민처분가능소득 

(%, %p)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한 방안은? 

III 



22 | 정책현안 토론회 한국경제 진단과 대응전략

III.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한 방안은? GDP와의 연관성 

15 

 국민계정 정부수요와 재정지출 사이 연관성 약화 가능성 고려한 정책 집행  

 최근 들어 국민계정 정부수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재정지출 증가; 양자 사이 연관성 약화 위험 

 집행시차 축소 통해 재정지출 적시성 제고, 경기대응 목적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자본지출 효과 개선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재정지출(통합재정수지)과 정부수요(국민계정) 정부부문 성장기여도와 재정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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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수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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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23개년(2000~2022), 수축기(14개년), 확장기(9개년)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실질GDP 기여도 재정지출증가율(명목) 

III.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한 방안은? 

16 

유발효과 

 재정지출에 따른 구인효과(crowding-in) 제고와 구축효과(crowding-out) 억제 도모  

 국민계정 항목(민간수요, 정부수요, 대외수요, 수입)들 사이 관계를 보면, 수입과의 사이에 양(+)의 탄력성 관측  

 민간수요의 재정지출 탄력성(elasticity)을 16대 분야별로 구분하여 보면, 일부 분야에서 양(+)의 탄력성 관측   

민간수요의 분야별 재정지출 탄력성 (잠정) 국민계정 항목들 사이 탄력성 (잠정) 

* 주: 50개년(1973~2022); 로그전환 값; ARDL(1,0); 신뢰도 95%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주: 16개년(2007~2022); 로그전환 값; ARDL(1,0); 신뢰도 90%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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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한 방안은? 

17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절차 

예상 가격 

경제 여건 

최적화 

수량 선택 

경제 효과 

선호함수 추정 

선호도 

소득, 자산, 부채 

재정 지출 

 재정지출 효과는 민간부문 반응에 따라 달라지므로, 민간부문 선호(preference)의 동태적 변화 고려 

 재정지출과 거시경제 가격 변수(이자율, 인플레이션 등) 사이 상관성의 동태적 변화에 대한 고려  

 코로나19 충격, 인구구조 변화 진행 등이 가계, 기업의 선호에 영향을 주어 상흔효과(scarring effect) 발생 가능 

민간수요의 재정지출 탄력성 (예시) 

 * 주: 22개년(2001~2022년), 시변모수모형(TVP)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민간부문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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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과 재정-통화 정책 방향성 

* 자료: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경기 둔화에 대응하고 지속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통화-재정 정책조합 모색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중립금리 범위를 소폭 상회하는 긴축적 수준으로 평가(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23.6) 

 주요 전망기관들 사이에서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로의 전환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 물가안정목표 관련 고려 

기준금리 전망 

 * 주: 2023년, 2024년 기준금리 전망치는 20여개 전망기관 평균  
 * 자료: Bloomberg 

정책조합 

기존 방향성: 성장률↓ 재정↑ 
                  기준금리↓ 

최근 방향성: 성장률↓ 재정↓ 
                  기준금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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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산출갭과 구조적 재정수지(2002~2022) 

 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time inconsistency)에 따라 정책 신뢰성과 정책효과가 약화될 수 있음     

 경기수축기(확장기)에 재정확장(긴축)이 이루어지리라는 민간부문의 기대 형성 여부에 따라 정책효과 달라질 수 있음    

 중기 재정목표와 재정기조를 명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민간부문의 신뢰 구축 도모  

* 자료: 연도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정책 신뢰성 

* 주: ’04년과 ’22년은 호황기에 재정확장, ’05년과 ’12년은 경기침체기에 재정긴축 
* 자료: IMF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관리재정수지 및 실적치(20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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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맺음말 정보에 기반한 정책 

21 

 최근 한국 경제의 성장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정책방향에 대한 이견 부각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등이 생산성[공급]과 처분가능소득[수요]의 향후 경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  

1 0 2.5 재정지출 무용 재정지출 만능 

 이견 해소와 사회통합의 토대 마련을 위해 재정지출 효과 추정 방법론, 모형 등을 확립 

 정책 개입 효과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 방향 모색,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민간부문의 신뢰 제고 

 향후 한국 경제의 지속성장에 기여할 재정총량 증가율, 분야별 배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도모 

 재정총량 증가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민간수요 유발효과가 큰 분야 식별, 통화정책과의 연계 강화 

 향후 생산성 경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부지출, 소득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사회안전망 관련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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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진단과위험요인” 토론

한국경제진단과대응전략토론회

류덕현교수
(중앙대경제학부)

2023.11.1

대외경제환경의 변화

년 한국경제전망과 정책 대응

2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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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환경의 변화

3

반도체, 배터리

공급망분리

첨단기술단절

진영구축

경제제재

러-우/이-하전쟁

대만위기

EEUU,,  일일본본,,  TTTTCC
IIPPEEFF
인인태태전전략략

BBRRIICCSS
상상하하이이협협력력기기구구((SSCCOO))

일일대대일일로로

합종연횡 合縱連橫 과천하양분 天下兩分 의시대

대대분분열열시시대대,,  진진영영과과정정책책의의이이중중분분할할

•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경제환경,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대외환경의 변화

• 코로나경제위기로부터의정상화는언제부터?

• 인플레이션을언제어떻게잠재울수있을까?

• 미국과중국의경쟁은어떤양상으로지속될것인가?

• 글로벌공급망의진화와우리의대응전략은?

• 에너지시장은신냉전과뉴노멀상황에대한대처는?

• 중국시진핑 3기의출범, 과연성공할까?

여전히불확실한세계경제전망의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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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환경의 변화

2022-23년미국중앙은행의매파행보

• 2022년 0% 수준에서 2022년 3월 25bp, 5월 50bp, 6월, 8월, 9월, 11월네차례에걸쳐각 75bp씩인상, 
12월마지막 FOMC에도빅스텝(0.50bp) 인상
2023년 1월 50bp 인상➔ 4.5~4.75% (14개월만에 4.5% 인상!!)

• 2023년 3월 FOMC는 SVB 사태등으로 25bp 인상

• 2023년 5월 FOMC는인플레이션추이지속등으로 25bp 인상. 

• 2023년 7월 FOMC 25bp 인상. 현재 5.25~5.50%(과거 22년만에최고수준). 한국은 3.5%.

• 지속적인경제성장과안정적인물가목표(Dual Mandate) 기본원칙을위해인플레이션을잡기위한긴축
정책행보지속전망

• 노동시장의여건이여전히좋은상황, 1970년대의실패를되풀이하지않겠다는다짐에기인

• 언언제제까까지지??  공공급급측측요요인인과과수수요요측측요요인인의의안안정정화화가가될될때때까까지지지지속속될될것것임임. 

• 공공급급측측압압력력요요인인의의안안정정화화: 러-우크라이나전쟁, 글로벌공급망회복여하, 원자재시장안정화, 강달러
현상에의한원자재시장의수요안정화

• 수수요요측측압압력력요요인인의의안안정정화화: 내년하반기까지저성장기조유지. 낮은성장률과낮은실업률의기묘한조화. 
이런요인들은매매파파기기조조를를완완화화시시킬킬수수도도있있음음..  

• 장단기금리역전현상, 기대인플레이션하락기대, 리스크프리미엄상승세등경경기기침침체체를를예예고고한한다다는는
점점에에서서수수요요측측압압력력완완화화요요인인으으로로작작용용

• 하하지지만만금금리리하하락락기기조조는는내내년년연연말말에에나나기기대대할할수수있있다다는는전전망망이이지지배배적적

연준의매파행보는어느정도, 언제까지지속될것인가

대외환경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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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측요인의불확실성

에너지시장의신냉전과뉴노멀

• 미국과 중국의 경쟁, 러시아와 서방의 갈등, OEPC+의 압력 등으로 과거와는 달리 유가의
하방경직성을 띄는 뉴 노멀의 시대. 더 이상 50달러대의 유가는 잊어라?

• 근거: 미국의 셰일가스발 석유생산 증가세 약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석유생산 공급망
미복원, 인플레이션 감축법안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투자정책 방향 전환, OPEC+의 석유 증산
인센티브 약화

미중갈등과글로벌공급망의재편과한국의대응

• 보호주의의 진영화가 특징: 미국·일본·인도·호주 간 협의체 (Quad), 

미국·EU무역기술위원회(TTC),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IPEF), 미주파트너십 (APEP)

• 미국 중심의 여러 협의체의 결성 이면에 놓인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축: 오프쇼어링, 
니어쇼어링 리쇼어링, 프렌드쇼어링

• 한국은 양자택일의 이분법(경중안미 혹은 경미안미 등)에서 벗어나 가치사슬별로 최적의
파트너와 일관되고 원칙 있는 국제협력을 통해 살길을 헤쳐 나가야

2024년주요국들의경제적과제

◆미국 : 금리-인플레이션-성장 사이의 전형적 거시경제 정책 선택 문제에 직면

◆중국 : 부동산 구조조정 필요성과 투자 및 소비 심리 회복 사이의 딜레마

◆유럽 : 우선 순위에서 밀린 탄소중립 의제를 재가동

◆일본 : 임금-소득-소비의 회복을 통한 저성장

탈피의 선순환을 형성하는 과제

◆인도 : 중국을 대체하는 제조업 생산기지로 변
모하기 위한 노력의 성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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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년한국경제전망과정책대응

한국 경제성장의 장기적 성과 (2000-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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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용을입력하세요

⚫ 2023년한국경제는아래의불확실한대외여건이낮은성장률을유발했음

15

1) 글로벌공급망상황의비복원

2) 미국등주요국거시경제정책의효과성(매파적통화정책+ 확장적재정정책(IRA 등)

3) 중국의국내경기침체, 한국수출판로정체, 반도체경기저조등

4) 한국정부의정책대응 (긴축통화정책+ 긴축재정정책의조합의부작용.                                                            
특히, 감세정책과지출조정을통한긴축재정정책은금리상승과원화가치하락의부작용큼)

2023년 한국경제 평가

12

◆ 경기대응에대한 기조적 정책전환이부재하다
✓ 경기침체시 정부의 전통적인 방식에 의한 정책집행인 경기역행 재정정책에 대한 의지와 수단이 없음

✓ 경기침체 세수부족 재정수지 적자 재정지출 억제 경기위축 경기침체 지속의 악순환의 고리

✓ 단적인 예로 년 예산대비 세입결손이 조원 내외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세입경정 추경에 대한
계획과 의지도 없음 통상 정부의 경제성장 전망은 재정정책의 효과 를 감안하여 발표하지만 현재 기재
부는 그렇지 않음

✓ 오히려 예산불용 집행 이연 예산 재구조화 등을 통해 긴축적인 재정기조로 가고 있음

2023년 한국경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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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부부 경경제제정정책책 중중의의 기기본본은은 경경제제안안정정화화(economic stabilization)에에 있있음음
✓ 하지만 현 정부의 경기침체에 대한 대응은 지극히 소극적

➢ 경경기기침침체체기기에에는는정정부부의의적적극극적적인인재재정정정정책책으으로로경경제제성성장장에에양양((++))의의기기여여를를하하는는것것이이통통상상적적임임
✓ 2023년 1, 2분기낮은성장률이면에는음(-)의정부성장기여도(-0.3, -0.5%p)가있음

✓ 경기침체에정부는 ‘인위적인경기부양’은없다고공언하고있음

✓ 2023년 59조원의세수결손이이에한몫함

2023년 한국경제 평가

2008/Q4 2020/Q1 2020/Q2 2022/Q4 2023/Q1 2023/Q2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3.3 -1.3 -3.0 -0.3 0.3 0.6 

민간 -3.8 -1.6 -3.1 -1.3 0.6 1.1 

정부 0.5 0.2 0.0 0.9 -0.3 -0.5 

최종소비지출 -1.6 -2.8 0.5 0.2 0.4 -0.5 

민간 -1.9 -3.0 0.3 -0.3 0.3 -0.1 

정부 0.4 0.3 0.2 0.5 0.1 -0.4 

총고정자본형성 -1.1 0.3 -0.1 0.2 -0.2 0.0 

총고정자본형성(민간) -1.2 0.3 0.1 -0.3 0.3 0.0 

총고정자본형성(정부) 0.1 0.0 -0.2 0.5 -0.4 -0.1 

년춘래불사춘 春春來來不不似似春春“

“

➢ 코로나팬데믹의종식으로겨울이끝나고자유롭고따
뜻한봄을기대하는 2024년

➢ 이를위해서충족되어야할조건
✓ 금리, 물가의하락
✓ 중국경제의충분한회복
✓ 반도체경기의회복

➔아직은고금리와고물가상황의지속, 그리고수출수요
의부진으로한국경제는 1% 성장세를보일정도로경
기침체가심화되고있음

➔정부라도군불을때온기를느끼게해야하지만엄청난
세수결손과건전재정강조의긴축기조의정책운용

➔봄은왔지만, 여전히겨울인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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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을경제전망의주요키워드

4

금리와물가

• 물가 2%대로안정화
• 미국과의금리차이긴장관계해소
• 시한폭탄과같은가계부채관리
• 거시경제하방리스크관리
• Cf. 중립금리상승논쟁

반도체시장의회복중국경제의회복

• 미국과중국의경쟁은이제상수
• 달러패권의누수화
• 중국위안화결제비중확대
• 중국주도국제은행간결제망 CIPS 등

장
• 미중간지정학적갈등지속

• 메모리반도체시장에특화된한국반도
체산업의혁신필요

• 세가지국면의도전과응전
① 영국반도체설계자산기업 Arm 상장
② 미국 CHIPS 법안으로반도체공장건설관

련미국정부와줄다리기
③ AI 관련반도체특수흡수여하

3, 내용을입력하세요

⚫ 2024년한국경제전망의전제: 불확실한국내외여건세가지

15

1) 글로벌공급망상황의전개방향

2) 미국등주요국거시경제정책의 효과성(매파적통화정책+ 확장적재정정책(IRA 등)

3) 한국정부의 정책대응 (긴축통화정책+ 긴축재정정책의조합의부작용.                                                            
특히, 감세정책과지출조정을통한긴축재정정책은금리상승과원화가치하락의부작용큼)

[기획재정부(2023.7)] [KDI(2023.5)]

1) 반도체산업의회복여하

2) 중국경제의 회복여하

3) 가계부채의 연착륙여하

2024년 한국경제 전망과 정책 방향

[국회예산정책처(2023.10)]



39 토론 1 | 

➢ 현재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통화금융정책의정책 유효성
이 현저히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의 완전회복을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정
책이 불가피
✓ 년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나치게 빠르게 재정건전화를 시도했던 국가들 중 경제가 취약한 남
유럽 국가들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아일랜드 등 에서 재정위기발 경제위기가 왔음을 기억할 필요있
음

✓ 년한국경제는 여전히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으로 년 기재부주장 이 어려울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성장률 유지도 어려운 지경 년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대내외 환경이 아님

✓ 성장률 회복을 위한 재정투자로 차 산업혁명의 기술적인 특성화 지원 혁신 인프라 구축 데이터 사이
언스 관련 전폭적 지원 등 향후 성장기반 마련을위한투자 확충이 필요

✓ 경제위기 발생 후 실업과 소득분배 악화 문제 등은 피할 수 없는 변화이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 고용과
복지 등에 있어서의 사회적 안전망 확충할 필요가 있음

2024년 한국경제 전망과 정책 방향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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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재정의 역할

현대 재정학의 개척자인 Musgrave: 재정의 3가지 기능

 자원배분 기능: 재산권의 미확립, 외부효과, 시장지배력

등에 의한 시장실패를 보완하여 효율적 자원배분을

실현하는데 기여

 환경·기후변화 대응 조세∙지출정책, R&D 및 교육분야

조세∙지출정책, 교정적 조세 등

 분배기능: 소득과 부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에 기여

 누진적 조세, 공적부조 등 사회보장제도 등

 경제안정화기능: 경기변동에 대응하여 경제안정을

유지시킬 수 있고, 나아가 경제성장 여건 조성에 기여

 경기에 연동되는 조세∙실업급여 등 복지사업; 투자∙ 

R&D∙교육∙출산장려 등을 위한 조세∙지출정책 등

4

0. 재정의 역할

 Mankiw의 경제원론

 “정부는 시장성과를 경우에 따라 개선할 수는 있지만, 정부가 항상 시장성과를 개선함을

의미하지 않음”

 공공정책은 선의의 사회계획자(benevolent social planner)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우 불완전한 정치적 과정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

 때때로, 정책은 정치적으로 막강한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지기도 하고, 의도는 좋지만

불완전한 정보를 지닌 지도자들에 의해 만들어지기도 하며, 현재 투표권이 없는

미래세대는 비용만을 부담하고 혜택은 현세대만이 보게 하는 정책도 가능함

 따라서 정부 정책이 효율성, 형평성 및 경기대응 관점에서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지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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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재정기조를 강조한 2024예산안

 정부는 ’24년에는 경기회복기에 진입하여 경제성장률

을 2.4%로 전제하고 예산안 마련

 (IMF) 2.4%(7월) → 2.2%(10월);  (NABO) 2.0%(10월)

(OECD) 2.1%(6, 9월); (한국은행) 2.2%(8월) 

 총지출: 전년 대비 18.2조원(2.8%) 증가한 656.9조원

 “05년 이후 역대 최저 증가율” < 경상성장률(4.3%) 

 R&D 예산: 전년 대비 5.2조원(16.6%) 감소한 25.9조원

 나눠먹기∙관행적 지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0.9%

씩 증가했지만 성과 저조

1. 2024 예산안: 요약 및 평가

• 전전년년도도본본예예산산대대비비 증증가가율율
• ((    ))은은전전년년도도당당초초안안대대비비증증가가율율

6

건전재정기조를 강조한 2024예산안

 But, 관리재정수지: 92조원 적자(GDP 대비 △△3.9%) 

 경기회복기임을 감안할 때, 대대적인 경기부양이

필요한 경제위기 수준의 적자 편성은 동 예산안이

건전재정기조에 부합하는가란 의문 제기

 김우철(2023): 구조적 재정수지 활용한 재정기조

지표 FI  = 1.34(실적전망 반영시 0.45) ⇒ “확장적＂

1. 2024 예산안: 요약 및 평가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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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재정상태는 비교적 양호” 

 단, 인구고령화 정도, 기축통화보유 여부 고려시

유사국가 대비 재정여력이 충분하지는 않음

기존 재정운용 성향 ⇒재정 복원력에 대한 우려

 IMF의 중기 일반정부 부채 전망: 한국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건전재정으로의 복원이 다른 국가에 비

해 쉽지 않다는 판단

* 평균: 국가별 GDP를 이용한 가중평균이 아니라 단순평균

2. 건전재정기조로의 전환 배경

8

감사원(2023): 2020 정부 장기전망 수정

⇒ 2060년국가채무 비율 228.8%초과

 가정

• 지출준칙: 미도입

• 재량지출: 경상성장률로 증가(‘24년 이후

14.3% 유지) 

• 미반영: 주요 사회보험 적자, 지정학적 갈등, 

경제위기, 기후변화 대응 비용* 등

* 영국 OBR: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시

GDP의 21% 수준의 부채 증가

2. 건전재정기조로의 전환 배경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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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국회예산정책처 장기 재정전망

 국가채무 비율(시나리오1) 전망:

(’22) 49.2% → (’30) 72.1% → (’40) 100.7%

→ (’50) 130% → (’60) 161% → (’70) 192.6% 

<<재재량량지지출출가가정정>>
• 시시나리오 1: 2030년 이후 2012~2022년 GDP 대비 비율의 평균인 12.8% 유지
• 시나리오 2: 2030년 이후 2012~2019년 GDP 대비 비율의 평균인 11.7% 유지
• 시나리오 3: 2025년 이후 소비자물가상승률로 증가
• 시나리오 4: 2025년 이후 경상성장률로 증가하는 총지출에서 의무지출 차감하여 산출

2. 건전재정기조로의 전환 배경

10

정부 및 국회예산정책처의 장기 재정전망 결과

 국민연금, 사학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수지균형을 위한 보험료 인상 시

국민부담률은 2070년 42%로, 공공사회복지지출은 27.6% 수준으로 증가

⇒ 현행 제도 유지 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는 고부담-고복지 국가로 전환하고, 국가채무는

지속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

국민부담률 42% 공공사회복지지출 27.6%

2. 건전재정기조로의 전환 배경

9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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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감사원(2023): 2020 정부 장기전망 수정

⇒ 2060년국가채무 비율 228.8%초과

 가정

• 지출준칙: 미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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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의 21% 수준의 부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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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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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구정책 50년사: 인구정책에 대한 반성

 “정부가 인구정책 방향을 좀 더 일찍 전환하지

못한 것”

 1960~1990년 중반까지의 “성공적” 출산억제 정책

⇒ 30년 후 ‘대한민국 소멸’을 걱정하는 상황

 합계출산율: 5.63명(’65년) → 1.70명(’95년) →

1.18명(‘03년) → 0.78명(’22년) → 0.69명(’27년p)

국가재정에 대한 교훈

⇒ 30년 후 ‘국가부도’를 걱정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건전재정기조로의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

⇒ IMF(2023): “재정완충력 재건 위해 중기적으로

재정조정 필요”

2. 건전재정기조로의 전환 배경

12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거시정책 수단들(재정정책

vs 통화정책)의 시점 간 역할 분담에 대한 학계 및

국제기구의 공감대가 붕괴(홍승현, 2014)

 금융위기 전(대 안정기(the Great Moderation)) 

 단기 경기안정화 수단: 통화정책 ≫ 재정정책

 경제성장 등 장기적 이슈: 통화정책 ≪ 재정정책

 금융위기 이후: 재정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가들은 대규모 위기 상황에서 단기

위기대응 수단으로 재정정책 활용 )’) 

 주요 선진국: 코로나 위기극복 후 다시 적자편향적

재정운용으로 복귀

⇒ 바람직한 재정정책방향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

3. 재정정책 방향: 재정정책의 역할에 대한 시각 변화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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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확대 필요성과 건전재정 필요성 간의 균형잡힌

재정정책에 대한 고민 심화

 복지확대 및 단기 경기회복 대응: 지원이 필요한 정책대

상을 선별하고 두텁게 지원

 재정승수: 유동성제약 가구 > 일반가구

 저성장 대응: 저생산성 기업에 대한 지원 축소 및 고생산

성 기업으로의 노동∙자본 이동 장려 등 자원배분 효율화

 Hsieh & Klenow(2009):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제조업

의 TFP를 약 50% 정도 향상(중 30~50%, 인 40~60%)

 좋은 규제로의 전환

 인구대응: 중앙∙지방을 포괄하는 종합적 정책 마련

 기후변화 대응: 공공재정에 부담을 덜 주는 방안에 대한

국제기구의 권고 사항 적극 검토

3. 재정정책 방향

건전재정 재정확대

인구 및 기후변화
대응

단기 경기회복
지원

장기 저성장세
대응

복지확대

지정학적 갈등

10년 주기
경제위기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세

사회보험
재정악화

14

건전재정기조를 강조한 정부에서도 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2.5~3.9%로 계획

⇒ 적자재정 편향이라는 관성을 쉽게 떨치기 어렵다는 사실을 반증

⇒ 대외신인도 등을 고려하여 현행 재정제도 외의 특별한 제도적 장치를 고려할 필요

 재정준칙 도입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정부안: 수지적자 3% (국가채무 60% 이하) & 수지적자 2% (국가채무 60% 이하)  

⇒ 느슨한 정부안을 보완 필요: 수지적자 상한 3% → 2%

⇒ 독립적으로 준칙준수 여부 모니터링 및 관련 정보생산 주체 필요

 Paygo시스템 확립

• 기초생보·부모급여 등 지출확대 계획에 대한 재원조달방안 부재 경험

 선거공약 재정영향 평가 도입

• 무리한 공약을 사전에 재검토할 기회 제공

• 공약에 바탕을 둔 국정과제의 시행 시기를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기회도 제공

3. 재정정책 방향

13

14

11

한국인구정책 50년사: 인구정책에 대한 반성

 “정부가 인구정책 방향을 좀 더 일찍 전환하지

못한 것”

 1960~1990년 중반까지의 “성공적” 출산억제 정책

⇒ 30년 후 ‘대한민국 소멸’을 걱정하는 상황

 합계출산율: 5.63명(’65년) → 1.70명(’95년) →

1.18명(‘03년) → 0.78명(’22년) → 0.69명(’27년p)

국가재정에 대한 교훈

⇒ 30년 후 ‘국가부도’를 걱정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건전재정기조로의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

⇒ IMF(2023): “재정완충력 재건 위해 중기적으로

재정조정 필요”

2. 건전재정기조로의 전환 배경

12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거시정책 수단들(재정정책

vs 통화정책)의 시점 간 역할 분담에 대한 학계 및

국제기구의 공감대가 붕괴(홍승현, 2014)

 금융위기 전(대 안정기(the Great Moderation)) 

 단기 경기안정화 수단: 통화정책 ≫ 재정정책

 경제성장 등 장기적 이슈: 통화정책 ≪ 재정정책

 금융위기 이후: 재정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가들은 대규모 위기 상황에서 단기

위기대응 수단으로 재정정책 활용 )’) 

 주요 선진국: 코로나 위기극복 후 다시 적자편향적

재정운용으로 복귀

⇒ 바람직한 재정정책방향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

3. 재정정책 방향: 재정정책의 역할에 대한 시각 변화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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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정 분야에 대한 제언

 모든 재정사업 원점 재검토 후 23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수행하였지만 재정적자는 3.9%

 지출 구조조정의 대상을 총지출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 재량지출에 한정했기에 지출 구조조

정의 노력 대비 효과 반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의무지출도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한 재정 구조개혁 수행

 출생 코호트별 경제상황이 다름을 인식하여 65세 이상 70%를 지원하는 기초연금은 취약

계층을 선별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

 부모급여 등 공적 이전소득도 일정 소득수준 초과 시 과세대상으로 전환

3. 재정정책 방향

16

사회보험 분야에 대한 제언

 국민연금 등 직역연금: “더 내고, 덜 받는“ 개혁 시급

• 개혁 방향

 세대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기수급자의 급여 증가율을 일정 기간 CPI보다 낮게 유지

 국가재정은 운영비와 각종 크레딧 등 정책기능 수행분만큼 투입하여 공적연금제도의

독립성 확보

 소득비례형 연금으로 전환하고 재분배적 기능은 기초연금 등 공적부조를 통해 수행

 건보·노인장기: 지출효율화 방안 적극 모색

• 국가재정 상황과 연계하여 보장성 강화속도 조절

기타: 세입확충 방안 모색

 부가가치세율 인상 등 보편적 증세방안 모색

 연기금 투자풀 등 국가자산의 수익성 제고 방안 마련

3. 재정정책 방향

1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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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통화정책 운영 및
주요 중장기 리스크 요인

2023. 11. 1
한국경제 진단과 대응전략 토론회

통화정책국장 홍경식

Ⅰ. 최근 통화정책 운영

- 기준금리 운용

- 경제전망

Ⅱ. 중앙은행 입장에서 본 주요 중장기 리스크 요인

- 저출산∙고령화

- 금융불균형 누증

- 불평등(Inequality) 심화

Ⅲ. 정책 체계의 전환 모색

Ⅳ. 향후 통화정책 방향



54 | 정책현안 토론회 한국경제 진단과 대응전략

Ⅰ. 최근 통화정책 운영 – 기준금리 운용

• 높은 물가 오름세에 대응하여 2021.8월~2023.1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기준금리를 3.0%p 인상, 2월 이후 현수준 유지

• 주요국정책금리는상당기간높은수준을지속할 가능성
(higher for longer)

기준금리 및 물가 주요국 정책금리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자료 : 각국 중앙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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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좌축)
소비자물가상승률(우축)

(연%)

(11.24)

('23.1.13)

(전년동기대비, %)

('22.10.12)

('21.8.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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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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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 1 7 1 7

미국

유로지역

영국

호주

(연%)                                             (연%)

21.1       7       22.1       7        23.1 7

Ⅰ. 최근 통화정책 운영 – 경제전망

GDP 성장률 전망(23.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23.8월)

• 국내경제완만한개선흐름지속(올해 1.4% 내년 2.2%),                                           
but 소비 회복세 약화, 글로벌 긴축기조 장기화 등이하방리스크

• 소비자물가상승률둔화흐름지속(올해 3.5%, 내년 2.4%),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으로불확실성 ↑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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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중앙은행 입장에서 본 주요 중장기 리스크 요인

저출산∙고령화

금융불균형 누증

소득 불평등 심화

• 단기 경제취약성 증대
및 중장기 저성장 지속

• 통화정책 대응여력 축소
및 유효성 저하

수
도
권
집
중∙ 

지
방
소
멸

Ⅱ. 중앙은행 입장에서 본 주요 중장기 리스크 요인(계속)

지역별 경제규모 추이

자료 : 통계청

지역별 인구 추이

자료 : 통계청

아파트 시가총액 비중1)

주 : 1) 2022년말 기준
자료 : 부동산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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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중장기 리스크 요인 – 저출산∙고령화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및 중립금리하락

→ 통화정책의경기대응여력을 축소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저성장 추세에 통화당국의직접대응한계

• 생산성제고를 위한 구조조정, 구조개혁이 무엇보다 긴요

저출산및

인구고령화

생산가능

인구↓
소비여력↓

잠재성장률↓ 중립금리↓

• 상당기간 디레버리징 없는 가계부채 증가세

• 부동산부문이 가계부채 누증 주도 → 자원배분효율성↓

• 최근 규제 완화 등으로 가계대출증가전환

주요국 가계부채 비율1)

주 : 1) 명목 GDP 대비
자료 : BIS, ECOS

Ⅱ. 중장기 리스크 요인 – 금융불균형 누증

예금은행 가계대출 증감

자료 : EC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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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중장기 리스크 요인 – 금융불균형 누증(계속)

•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80% 초과 → 거시경제 & 금융안정저해

• 금융불균형 누증 해소(통화정책, 거시건전성정책 조합)

→ 일관성 있는 대응, 완만하고 지속적인디레버리징 유도(해외사례)

주 : 1) 음영 구간은 성장 저해 임계치 구간 2) 명목GDP 대비 부채 비율
자료 : ECOS, BIS

가계·기업 및 정부 부문 레버리지1)2)가계부채누증

원리금 상환 부담↑ 민간소비 ↓

Lombardi et al.(2017), Mian et al.(2015) 등

금융위기발생가능성↑

대내외 충격 가계대출 부실화

Jorda et el.(2015, 2016), Reinhart and Rogoff(2009) 등

중장기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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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중장기 리스크 요인 – 불평등 심화

소득부문간한계소비·

저축성향 상이
고소득층저축 ↑

저소득층소비↓
장기성장↓

통화정책대응여력축소

•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부터

소득 불균형 확대

• 양극화 심화

지니계수(시장소득 기준)

자료 : 통계청,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와 소득불평등
(손민규, 황설웅, BOK이슈노트 2023-18호)에서
재인용

중립금리↓

Mian et al.(2021)

사회불안정성증대

성장잠재력훼손

통화정책의유효성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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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책 체계의 전환 모색

• 대증요법 vs 근본처방

• 눈 앞의 성과 vs          긴 안목의 성과

• In the long-run,      vs But…..
we all die                           next generations

⇒  현상대책 vs          구조개혁

• There were No structural reforms(구조개혁) until now. The results are

- 세계 1위 초저출산

- OECD 1위 자살률

- 20여년간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이 없는 유일한 나라

- 부동산 불패 신화로 인한 자원의 부동산 PF, 주택시장 쏠림

- 청년층의 좌절, 가상화폐, 영끌

Ⅳ. 향후 통화정책 방향

• 중장기 안정적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경기조절수단인 통화정책의
한계와 부작용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과도한의존지양

→ 통화정책은 구조조정 및 구조개혁을 위한 시간을확보하는 수단

→ “the only game in town” 으로 인한 부작용 주의

• 앞으로의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에 중점, 상당기간긴축기조 지속

-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와 성장의 하방위험, 
가계부채 증가 추이,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양상 등을 고려

Mohamed El-Erian “The Only Game In Town: Central Banks, Instability and Against the Next Collapse(2015, Random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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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벤처생태계의 역할과 과제

한국경제 진단과 대응전략 토론회

한국경제 진단과 대응전략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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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확인제도 개편 등 벤처 육성 정책의 보수화

• 우수 인력의 창업 외면

• 우수 인력의 벤처 유입 단절

< 성장 조정기 >

벤처빙하기 (2004~2012)

• 회수 시장(KOSDAQ) 활성화(‘96)

• 벤처특별법 기반 제도적 환경 구축(’97)

• 기술거래소 설립(‘00)

• IMF 경제위기 이후 사회적 자원의 벤처 이동

※ 2002 벤처 건전화 정책

< 벤처 태동기 >

제1벤처붐 (1995~2003)

• 벤처창업 자금ㆍ생태계 선순환 방안(’13)

• 혁신창업생태계 조성방안(‘17)

• 재정 및 세제지원 육성정책 재개

< 재도약 준비기 >

회복기 (2013~2018)

• 2차 벤처붐 확산 전략 발표(‘19)

• 벤처확인제도 민간이양(‘21)

•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22)

•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도입(‘23)

< 다시 벤처 >

제2벤처붐 (2019~)

Ⅰ. 벤처생태계 overview

벤처생태계의 태동과 민간 주도의 제2벤처붐

3

Ⅰ. 벤처생태계 overview

지난 역대 정부의 벤처기업 지원 정책의 변화

자료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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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벤처생태계 overview

벤처생태계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성장

벤처생태계 주요 변화 창업ㆍ벤처 생태계 지수

5

한국경제 진단과 대응전략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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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최근의 벤처기업 경영환경

벤처투자 시장 위축 및

투자자금 회수시장의 부진

및 다양성 부족

빨라진 시장의 속도와

짧아진 기업의 수명

高금리, 高물가, 高환율 등

복합위기로 어려워진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신산업 분야 및

플랫폼 기업 규제로 인한

애로 확대

7

국내외 벤처투자 위축 및 코스닥 시장의 정체

글로벌 벤처투자 규모의 감소

글로벌 벤처투자는 '21년 정점을 기록한 이후 하락세로 전환

4,151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위축

코스닥 시장의 정체

지속적인 상승세인 나스닥 시장에 비해 코스닥 시장은 정체

Ⅱ. 최근의 벤처기업 경영환경

8

35%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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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벤처기업의 주요 성과

매출 및 고용 창출 등 혁신 주체로서의 대한민국 벤처기업

CES 혁신상 국내 수상기업 중 벤처기업 111개사(82.8%)

※ 최고혁신상 20개 기업 중 벤처기업 5개사

※ 출처: 2022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자료 출처 : 공정위, 기업집단포털 사이트)

총 84만명총 72만명
311조원

벤처기업

총 매출액 약 223조원
※ GDP의 10.7% 

총 고용규모 약 84만명
※  청년고용 비중 48.2%(30대 이하)

223조원 204조원 169조원 147조원

9

벤벤처처캐캐피피탈탈

국내 유니콘 기업 22개사 중 벤처기업 19개사(‘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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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up의 주역인 혁신 벤처천억기업

매출 1천억원 이상의 ＇벤처천억기업＇ 벤처천억기업의 법인세 납부액

연구개발 성과 (산업재산권과 연구개발비 규모)

벤처천억기업 수 매출 1조 벤처기업 수

739 21

5조 9천억원
(총 법인세의 8.4%)

※  ’21년 국세수입 중 법인세 703,963억원의 8.4% 
(자료 출처 : 기획재정부 국세수입 현황, 한국CXO연구소 )

7.7

3.6
5.9

벤처천억

1.8

(단위 : 조원)

0.8

총 8만 291건 (기업당 평균 108.6개) 

국내 산업재산권 59만 2,615건의 13.5% 해당

평균 73.7억원(매출액 대비 2.8%)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벤처천억기업

1.7% 1.0% 0.7% 2.8%

Ⅲ. 벤처기업의 주요 성과

10

한국경제 진단과 대응전략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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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벤처생태계 활성화 과제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혁신 강국 실현

자유

공정

개방

상생

• 열린 정책 프로세스 (민간 참여)

• 오픈 이노베이션과 개방 플랫폼

• 규제개혁

• 폐쇄적 전문가 집단들의 카르텔 해소

• 정부의 적극적 역할 (기울어진 운동장)

• 공정한 평가제도 확립

• 플랫폼 경제의 부상에 따른 갈등 해소

12

• 민생 중시, 실사구시 정부 운영 방식 확립

• 민간 중심의 벤처 생태계 조성

• 정치의 과도한 행정 개입 방지

•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위한

기업가정신 활성화

• 자발적 협력을 위한 협력 생태계 조성

• 양극화와 갈등 해소를 위한 상생

민주주의 실현

정부와 민간의 역할 대전환을 통한 민간주도 벤처생태계 환경 조성

자료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Ⅳ. 벤처생태계 활성화 과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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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벤처투자시장 확대 및 혁신 벤처금융 제도 도입

벤처투자시장 연간 600억달러 규모 확대 벤처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 정책금융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와 같은

혁신 벤처금융제도 도입이 필요

현재의 6배 수준인,

“연간 600억 달러 규모의 벤처투자시장”이

형성되어야 향후 5년 이상의 투자를 통해

혁신기업의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

• 내국법인의 벤처펀드 출자 세제지원 확대, 

해외 창업기업의 모태펀드 투자 대상 포함,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확대 등

정책적 뒷받침 필요

• 또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활성화를 위해

외부자금 출자 및 해외기업 투자 규제 완화 필요

Ⅳ. 벤처생태계 활성화 과제

14

Ⅳ. 벤처생태계 활성화 과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체계 전환과 기업가 정신 확대

• 기준 국가를 설정하고 그곳에서 허용하는

모든 제도를 벤치마킹하고 원칙적으로 시행

• 특히, 신산업 분야에서의 광범위하고 적극적이며

도전적인 ‘사전 허용 원칙’ 채택 필요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 중 17개는 규제로 사업 불가

* (공유숙박) 농어촌정비법,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한옥 건축자산법 등

* (승차공유 서비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운송사업법 개정안, 주차장법 등

* (원격의료 및 유전체 검사 서비스) 의료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 등

기존 규제 체계 전환 (기준국가설정) 기업가 정신 확산

• 최근 급변하는 산업 환경과 대내외적 경제위기에,

그 어느 때보다 기업가 정신이 필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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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한국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파격적인 벤처지원 정책”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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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저탄소 신무역장벽의
동향 및 대응

2023. 11.1

국회예산정책처

한국경제 진단과 대응전략 토론자료

박호정

Resource & Energy Economics Lab.

• COP26 (영국 글래스고)

: 주요국 2030 NDC 감축목표 선언

: 한국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 선언  그에 따른 법제화 및 국가 주요계획에 구속적으로 반영

: 영국 정부 위헌소송

• COP27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기후당사국 총회

: 2030 NDC 논의의 실종  개도국 대상 Loss and Damage 펀드 조성 제안

: 아프리카 및 동남아시아 대상 저탄소 이니셔티브 제안 (에너지 전환 광물 보유국 대상)

• COP28 (UAE 두바이)

: 우크라이나 + 중동 사태

: NDC 목표 속도 조절 내지 유예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의 이행 (전망)

당사국 총회 (CO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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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 & Energy Economics Lab.

EU의 탄소국경조정제(CBAM)

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4

• CBAM 목적

: 탄소누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  명분 아닌 실리적 관점에서 접근

: 배출권거래제 Directive 2003/87/EC에 의해 EU 산업을 탄소누출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노력 추진의 결과

• 배출권 가격 리스크 관리

: 국내 배출권 가격과 EU 배출권 가격

스프레드에 의해 CBAM 비용 결정

• 환율 리스크 관리

Resource & Energy Economics Lab.

< 1970년대 >

• 로마클럽 성장의 한계 (Limits to Growth) 발표: 1972

: 인구폭발 +  자원고갈

* 거래가능 출산권 제안 by 생태경제학 분야

• 1970년대 오일쇼크: 유가 배럴 당 3달러  30달러

• 베트남전

• 미국 페트로달러 리사이클링 정책 시작

: 금 보유고 감소 및 유가 쇼크 대응

• 2020년대

• 기후변화의 글로벌 아젠다화 *탄소배출권

• 탄소중립발 그린플레이션  화석연료 상류부문 투자 위축으로 인한 공급망 위기

• 우크라이나+중동 사태  글로벌 경제 추가 타격 및 기후변화 목표 조절론 부상

• 카본달러 리사이클링 정책 (ex. 바이든 행정부의 아프리카 & 동남아시아 이니셔티브)

1970s의 데자뷰

1970s vs. 2020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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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 & Energy Economics Lab.

6

1) 보스턴컨설팅
: 2030년 한국 및 중국의 철강 수입가격
€144/t ) South Korea vs. €154/t China
2) 중국의 재생+에너지저장장치 투자 증가
3) 탄소경쟁력 역전 가능
4) GVC 상에서의 한국 경쟁력에 위협

재생에너지 및 양수발전 PPA에 의한 탄소경쟁력 확보 시급

Resource & Energy Economics Lab.

국내 철강부문의 CBAM 비용 부담 증가

CBAM 인증서 비용 추정 (예시)

5

• CBAM 인증서 비용 = 연간 온실가스 내재배출량 추정 X EU ETS 배출권 가격 – 국내 배출권 가격*

* CBAM 인증서 비용과 국내 명시적 탄소가격인 국내 배출권 차이(납부 후 환급 등)을 통해 실질적 CBAM 소요 비용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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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 & Energy Economics Lab.

미국 AIM 법

CFC  듀퐁사 대체물질 HFC 개발  몬트리올 의정서 발효 의한 통상 이슈화
 HFC 대체물질 개발  HFC 규제: 통상 이슈화

8

Resource & Energy Economics Lab.

EU의 탄소국경조정제(CBAM)

현재 철강, 알루미늄 등  비교우위 품목으로의 확장 가능성

7
자료: 박호정,EU 탄소국경조정제 분석과 대응방안, 전기저널. 2021.9. http://www.keaj.kr/news/articleView.html?idxno=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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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탄소소중중립립과과 에에너너지지전전환환 주주요요 전전략략광광종종에에대대한한 자자원원확확보보 역역량량 강강화화 필필요요

자원개발: 공적 섹터 한계, 민간 주도로 역량 확보 필요

10

• 광물자원은 배터리와 태양광 모듈 비용의 약 50%,
풍력터빈의 20%를 차지

중국 BYD와 미국의 테슬라
: 전기차 가격 인상

• 전기차 보급의 강화는 알루미늄 생산의 약 절반, 
니켈 생산의 약 80% 을 필요로 함

• 민간의 주체적 역량 확보 필요

Resource & Energy Economics Lab.

미국 AIM 법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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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 & Energy Economics Lab.

반도체 및 에너지전환 기기 (예:인버터 등) 부품 통상 및 전력안보

12

Resource & Energy Economics Lab.

밸류체인 다변화 필요

중중국국이이희희토토류류채채굴굴과과가가공공에에서서차차지지하하는는비비중중:: 각각기기 5588..33%%와와 885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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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 & Energy Economics Lab.

해결의 첫 단계: NDC 법제화의 한계점 인식

2050 탄소중립 및 2030 NDC 목표의 장기, 단기 목표와 정책수단 구분 접근 필요

14

• 2030 NDC 법제적 측면에서의 이슈

1.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30 NDC 목표의 법적 지위와 타 기본계획 관계의 한계: 
제도의 정합성과 실천 가능성 제고 필요

2.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정책은 이제 통상과 국가안보(에너지안보)의 영역

Resource & Energy Economics Lab.

한국의 탄소중립 및 넷제로 정책: 감축 위주, No 적응, No 산업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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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 & Energy Economics Lab.

 공기업 해외자원개발 투자

: 70억 달러 (2011) 

 7억 달러 (2020)

 민간 융자예산

: 3,000억원 (2010) 

 349억원 (2021)

 한국 탐사비용은

일본의 30% 규모

자원개발 역량 강화

저탄소 에너지전환 전략광종 자원개발을 위한 공공 및 민간의 역할 분담 필요

16

Resource & Energy Economics Lab.

해결의 첫 단계: NDC 법제화의 한계점 인식

2030 NDC목표를 법제화 + 국가 기본계획에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한 드문 케이스의 국가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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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 & Energy Economics Lab.

The End of Document

18

Resource & Energy Economics Lab.

• 원전 vs. 재생에너지의 이분법적

사고와 이로 인한 사회적 피로현상

증대

 재생에너지 R&D 제고 통한

장기적인 산업생태계의 저탄소

역량 강화로 이끌고 나가야 함

: 이를 위해서는 2030 NDC 목표에 대한 과감한 수정

내지 법적 위치에 대한 재조정 필요함

(ex. 영국)

• 탄소 이슈는 오늘날 글로벌 통상 아젠다로 자리잡게 됨

: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정책 거버넌스 개선

: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역할 조정

산업 파괴가 아닌 저탄소 산업 생태계의 구축: 명분 보다는 실리

지속가능한 저탄소 산업 생태계 구축과 관련 R&D 지원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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